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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itch,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박정희 선임연구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는 5월 22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국, 중국과 같은 수준인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한다고 밝힘.

 신용등급 강등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높은 공공부채 비율 때문이며,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엔

(GDP대비 239%)에 달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1) 

   - 이는 일본의 장기 침체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데다 고령화로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국가부채비율은 1990년 70%

에서 2000년 140%, 2011년 212%로 상승하였음.

 이에 집권당인 민주당(노다 요시히코 총리)은 지난해 12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

상법안2)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의 미온한 태도로 진척시키지는 못했음.

   - 지난해 일본의 세수(稅收)는 41조 엔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1990년 60조 엔에 비해 1/3 이상이 

줄어든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임. 

 이번 피치社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연초부터 예견된 일이고 정부의 채무가 대부분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침착한 기조를 유지함.

 노다 총리는 이번 등급 강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경제재무상

은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1) 약 1,000조 엔에 달하는 국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연간 22조 엔으로 정부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2) 노다 총리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로 인상하고, 2015년에는 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부유

층과 고소득층의 반대와 여당 내에서도 시행에 대한 반대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S&P와 무디스의 추가 강등이 예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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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일본의 반응은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신용등급 등락에 별다른 영향

을 받지 않고 있으며, 국채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채권국이기 때문임.3)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가령 인상이 되더라도 2020년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가 흑자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기는 힘든 상황임.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 단기

간에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엔화의 안전자산 선호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어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여건의 개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 신용등급 강등의 후폭풍

은 앞으로 일본이 해결해야 할 난제인 것으로 판단됨.

(일본 및 국내 주요 뉴스 外, 5/23)

3) 2011년 말 일본의 순수 외환보유액은 253조 엔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남.


